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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법 전면개정 토론회  

 - 북한인권법 가로막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촉구하며

일시 : 2024. 2. 13(화) 11:00

장소 : 한변 회의실(교대역1번출구 우측 길50M 전방,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42 동진빌딩 6층)

10년 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그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사
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보호책임(R2P)을 적용하여 북한상
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재단이사 추천 회피로 출범하지 
못하여 사문화되어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우선시하는 
등 부적절한 면이 컸지만 11년 만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의원 236명 중 212명 찬성, 24명 기권) 
통과된 뜻을 존중하여 ‘화요집회’ 등을 통해 오직 민주당에 그 정상 시행을 촉구해왔다. 특히 작년 2
월 28일 제200차 화요집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제7주년을 맞아 대표들이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가 
재단이사 추천을 미룰 경우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 바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서도 유엔 총회가 19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가 21
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했음에도 8년째 재단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으로 2,500만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제 우리는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인 핵 공격대상으로 삼아 대남교류기구를 모두 
폐지한 북한 정권에 맞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한 북한인권법을 전면 개정하
고, COI 보고서에 맞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반인
도범죄로부터 북한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무산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
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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